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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주요한 분석결과는 첫째, 경제적 성과 변수와 정치적 성과 변수의 하위변수

들에서 성별 차이가 존재하고 이러한 차이가 정부신뢰에 대한 효과에서의 성별 차이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국민경제 요인들에 대해서는 남성들이 긍정적이었고, 정치상황과 정

치적 자유권에 대해서는 남성들이, 사회권에 대해서는 여성들이 긍정적이었다. 그에 따

라 남성 집단에서는 국민경제와 정치적 자유권이 효과를 나타낸 반면에 여성 집단에서

는 회고적 가계경제와 사회권의 영향력이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의 근원에 여성은 사적 

영역의 담당자이고 남성은 공적 영역의 담당자라고 하는 남녀의 상이한 사회경제적 지

위가 자리하고 있다. 둘째, 정부신뢰에 대해 남녀집단 모두에서 경제적 성과에 비해 정

치적 성과의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났다. 특히 정부기관의 인권보장과 정치 상황 만족

에의 요구가 높았다. 인권보장의 효과가 신생민주주의 국가에서 경제적 성과보다 민주

주의적 제도 성과가 중요하다는 선행연구들을 확인해 준다면, 정치 상황 만족에 대한 

요구는 국정 통합과 안정에의 요구 또한 중요함을 보여준다. 셋째, 경제적 성과, 정치적 

성과, 정부신뢰의 구체적 관계성을 탐색해 보았다. 그 결과 남녀 집단 모두에서 정치적 

성과 요인이 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정치적 성과 요인이 매개변수라는 것은 경

제적 성과 요인들의 특징에 따라 정부신뢰가 달라지기 보다는 정치적 성과 요인들의 정

도에 따라 정부신뢰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의미로서 정치적 성과가 보다 중요한 

설명력이 있음을 제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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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정부신뢰는 민주적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정부의 정당성을 높이는 역할을 수

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정부신뢰는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원활한 작

동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간주되면서 정부신뢰의 위기는 민주주의의 위

기로 이해되기도 한다. 이처럼 정부신뢰가 민주주의체제의 성공적 운영에 중요

하다고 간주되기 때문에 이 체제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성과에 대한 국민들

의 평가를 통해 민주주의체제에 대한 지지를 가늠한다. 서구 민주주의를 대상으

로 하는 경험연구들에서는 주로 경제적 요인이 정부신뢰를 결정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Citrin and Green, 1986; Hetherington, 1998; Hibbing and Theiss-Morse, 

2001). 

그러나 일련의 학자들은 정부신뢰의 영향요인으로서 경제적 요인 못지않게 

정치적 요인이 중요하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미쉴러와 로즈(Mishler and Rose, 

1997), 호퍼버트와 클링만(Hoffertbert and Klingemann, 1999) 등은 민주주의 체

제가 안정화된 서구민주주의 국가들과 달리 권위주의체제에서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동구의 신생민주주의 국가들의 경우 개인적 자유, 인권신장과 같은 정

치적 요인들이 정부신뢰에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한국사회의 권위주의체

제를 대상으로 한 연구(박종민, 1991)에서도 정치적 요인의 중요성이 발견되었

다. 국가의 정치적･경제적 상황에 따라 정부신뢰 영향요인 가운데 특정 요인의 

중요성이 달라지는 것이다. 달리 표현하자면 체제에 대한 지지를 체제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성과에 대한 국민의 평가로 인지하는 제도성과론(Mishler and 

Ross, 2001; 배정현, 2011: 46)의 관점에서 정부신뢰 형성 요인과 관련해 중요한 

쟁점중 하나는 경제적 성과 요인과 정치적 성과 요인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중요

한가를 가늠하는 문제인 것이다. 

이와 함께 높은 정부신뢰가 일방적으로 민주주의체제의 성공적 운영의 필요

조건이 될 수는 없다는 점과 높은 정부신뢰가 반드시 긍정적 차원으로만 해석될 

수는 없다는 점 또한 강조될 필요가 있다. 다른 아시아 국가와 비교해 상대적으

로 높게 나타나는 중국 정부의 신뢰(박희봉･이희창, 2005; 배정현, 2011),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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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나 신생민주주의 국가에서 발견되는 악순환의 사이클(장수찬, 2002) 문제 등은 

높은 정부신뢰가 일방적으로 민주주의제도와 순선환 관계에 있지 않음을 말해

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 상황은 한편으로는 연구대상이 되는 국가 및 사회의 상황적 맥락

에 대한 고려가  정부신뢰에 대한 영향 요인들의 효과와 인과관계에 대한 해명뿐

만 아니라 정부신뢰의 수준에 대한 해석차원에서도 적용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

준다.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신뢰의 특정 요인에 대한 강조나 복합적 요인들의 효

과를 보여주는 것에서 나아가 특정한 국가 및 사회적 맥락과의 연관 하에 특정한 

영향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하고 이들 요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비교적 최근의 정부신뢰 연구 혹은 대통령 지지에 대한 연구에서 눈에 

띄는 현상 중의 하나는 정부신뢰에 대한 경제적 성과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논의들이 증가하였다는 점이다(김병규, 이곤수, 2009; 김왕식, 2011; 이곤수, 

2009; 이재철, 2008). 이것은 이명박 정부의 등장에 국민들의 경제적 여망이 결정

적으로 중요했다(권혁용, 정한울, 2009; 김용복, 2008; 이재철, 2008)는 사실과 관

련이 있으며, 그런 만큼 현실의 반영인 측면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명박 정부의 등장에 경제적 요인이 강력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더라도 정부신뢰

의 주요한 영향 요인은 정치사회적 상황과 더불어 변화하기 마련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문우진, 2012). 더욱이 이명박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미국 쇠고기 수

입문제로 불거진 촛불집회, 4대강 개발, 전직 대통령의 죽음, 언론법 개정, 용산 

참사, 등 일련의 정치적 문제들로 인해 반복적으로 정치적 위기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한다면 이명박 정부시기의 정부신뢰의 영향 요인으로서 

경제적 요인과 더불어 정치적 성과요인이 대등하게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

된다. 여전히 한국사회가 신생민주주주의 국가의 하나로서 많은 민주적 제도개

혁의 과제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정치적 요인이 경제적 요인과 대등

하게 다루어져야할 필요성은 더욱 증대한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명박 정

부시기를 대상으로 정부신뢰의 영향 요인으로서 경제적 요인과 정치적 요인의 

효과를 비교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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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본 연구자의 입장에서 국내 연구자들의 논의에서 아쉬움을 느끼는 

부분은 정부신뢰 및 관련요인들에 대한 연구에서 성인지적 관점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정부신뢰는 시민들의 민주적 제도에의 참여나 민주주의 과정에의 적극

적 관여, 국정운영에의 순기능 등과 관련되므로, 정부신뢰나 그것의 형성원인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의 적용은 제도 정치에의 참여나 정치과정에 대한 관여에 긍

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요인들에 내재되어 있는 성별 차이를 드러낼 수 있다. 따라

서 정부신뢰와 관련 요인에 대한 연구에서 젠더관점의 적용은 그러한 차이를 발

생시키는 원인과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지점들을 제시해준다는 차원에서 중요

한 의미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신뢰의 형성요인이나 그 효과에서 나타

날 수 있는 성별 차이에 주목하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신뢰에 

대한 영향 요인 및 그 효과에서 발견되는 성별 차이의 문제를 본 연구의 또 다른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논의

1. 정부신뢰의 개념과 정부신뢰 형성 요인

정부신뢰는 “정부에 대하여 국민이 갖는 긍정적 태도” 혹은 “정부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긍정적 평가”이다(이승종, 2010: 104). 

이와 같이 정부신뢰를 정부에 대해 가지는 국민들의 평가적 정향이라고 보는 점

에서는 많은 연구자들이 동의하지만 그 구체적인 개념규정에 대해서는 뚜렷한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정부신뢰에 대해 기존 논의들을 검토한 많은 

연구자들이 정부신뢰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구성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을 볼 수 있다. 바버(Barber, 1983: 76-78)는 정부신뢰를 능력에 대한 신뢰와 정부

의 도덕적 의무이행에 대한 신뢰로 보고 있으며, 헤써링톤(Hetherington, 1998: 

791)은 정부신뢰를 “정부가 산출하는 각종 산출물에 대한 평가 또는 정부가 국민

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잘 운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평가 정향”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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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다. 국내의 연구자들도 정부신뢰는 정부의 능력이라는 기능적 차원과 정부

의 도덕성과 의도에 대한 기대라는 윤리적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거나(이

시원, 1994: 58; 오경민･박흥식, 2002: 117), 정부가 공익이나 복지, 평등유지와 같

은 대다수 국민이익을 위해 활동할 것이라는 일반적 역할 수행에 대한 판단 및 

특정집단이 정부가 자신들의 이해에 부응하는가를 기준으로 하는 특정적 역할 

수행에 대한 기대로 보고 있다(양건모, 2007: 7). 말하자면 정부신뢰에는 능력이

나 산출물에 대한 기능적 평가와 정부의 공익성, 공정성과 같은 윤리적 차원의 

평가가 혼재되어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정부신뢰 그 자체를 설명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고 경제적 성과와 정치적 성과의 영향을 성별 차이의 관점에서 비교해보

는데 우선적인 관심이 있으므로 정부신뢰를 정부가 산출하는 각종 산출물들에 

대한 긍정적 태도로서 기능적 차원에서 정의하기로 한다.

정부신뢰를 형성하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학자들의 연구관심에 따라 상이하

지만 다음의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개인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나 지역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연구들을 들 수 있다. 이 유형의 

연구들은 독자적인 단위로서 혹은 가족의 성원으로서 개인에게 축적된 사회적 

특성들, 말하자면 성, 연령, 소득 등과 같이 유년기 이후 한 개인에게 장기적으로 

축적되어 있는 특성들의 영향을 검토하는 특징을 갖는다. 퍼트남(Putnam, 1993)

은 이탈리아 북부지역과 남부지역의 신뢰수준을 연구하면서 개인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지역사회의 네트워크가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이 밖에 개

인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주관적인 가치 및 신뢰,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하딘(Hardin, 1990), 헤써링톤(Hetherington, 1998), 아브람슨(Abramson, 

1983), 미쉴러･로즈(Mishler and Rose, 2001) 등의 연구가 있다(박희봉･이희창･
조연상, 2003: 90에서 재인용). 

둘째, 정부신뢰에 대한 사회문화적 요인의 영향에 주목하는 연구들을 들 수 있

다. 이 연구들은 개인은 개인으로서의 지위 및 가족단위를 넘어서는 사회적 관계

의 담당자이거나 집단의 성원으로서 그것에 내재된 사회제도나 문화요소에 대

한 믿음이나 선호 등을 갖고 있으며, 그에 따라 형성된 심리적 태도나 문화적 성

향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한다. 따라서 이 관점의 연구들은 정치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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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치적 태도의 형성과 관련된 요인들, 구체적으로 자발적 결사체 참여

(Putnam, 1993: Stolle, 2001; Fukuyama, 1995; 유홍준･홍훈식, 2009)나 정치참여

(Rothstein, 2001; Kasse, 1999; 박희봉･이희창･조연상, 2003; 장수찬, 2002), 정치

적 이념이나 정당일체감(Jacoby, 1994; 2000; 금현섭･백승주, 2010), 사회적 규범

이나 가치(Almond and Verba, 1963; Inglehart, 1999; 박희봉･이희창, 2005; 이승

종, 2010), 대인신뢰(Brehm and Rahn, 1997; Levi, 1996; 박희봉･이희창･조연상, 

2003; 장수찬, 2002; 이수인, 2010) 등이 정부신뢰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에 초

점을 둔다. 

셋째, 정부의 전문성･효율성과 같은 정부의 능력(Mayer, Davis and 

Schoorman, 1995; Citrin, 1974; 손호중･채원호, 2005; 이종수, 2001)이나 정부의 

정직성･공정성･청렴성 등과 같은 정부의 윤리성(Bultler, 1991; Mayer, Davis and 

Schoorman, 1999; 손호중･채원호, 2005)처럼 신뢰대상인 정부의 특성을 형성요

인으로 들고 있는 연구들이 있다. 그러나 연구자들에 따라서는 정부능력과 정부

의 윤리성은 정부신뢰의 내용이며 그러한 능력과 윤리성에 따라 정책이 수행되

어 국민들이 기대하는 성과를 통해 정부신뢰가 높아지거나 낮아진다고 보고, 정

부능력의 구체적 지표로서의 가시적인 정부성과와 비가시적인 정부 성과가 정

부신뢰를 형성하는 원인이라고 보기도 한다. 가시적 정부성과에 해당하는 것으

로 정책결과(policy outcomes)나 정책성과(policy outputs)와 같은 제도성과적 요

인들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들을 들 수 있다(Miller, 1974; Citrin and Green, 1986; 

Hibbing and Theiss-Morse, 2001; 김병규･이곤수, 2009; 박종민, 1991; 박종민․ 배
정현, 2007). 정책결과란 광의의 사회적 상황(broad societal conditions)과 관련되

는 결과들, 예컨대 경제적 번영과 같은 것들을 일컫는 반면에 정책성과는 시민들

의 정책 욕구와 인지된 정책 결정 사이의 일치 여부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다

(Hibbing and Theiss-Morse, 2001). 비가시적 정부성과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정

책이 결정되는 과정이나 절차의 공정성･정당성･투명성을 들 수 있다(Levi, 1998; 

Hibbing and Theiss-Morse, 2001; 손호중･채원호, 2005; 박종민․ 배정현, 2007). 이

들에 따르면 정책과정에 대해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설득과 조정을 통해 국민

의 지지를 획득할 수 있는데 정부활동의 이러한 차원은 앞에서 말한 정부의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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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그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에서 검토된 선행연구들을 검토해볼 때, 정부의 특성으로서 정부의 능력과 

윤리성을 정부신뢰의 내용 차원으로 간주하고, 그에 따른 수행 결과로서의 성과

와 구분한다면, 정부능력에 따른 수행이 가시화된 결과로서 정부의 경제적, 정치

적, 사회적 차원의 성과들과 정부정책 수행과정의 윤리성, 도덕성의 표현으로서

의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의 절차적 성과를 제도적 성과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

다.1) 이렇게 구분할 경우 개인의 사회경제적 배경이나 지역특성, 사회적 관계나 

집단을 통한 사회화 결과로서의 가치와 성향 등은 사회심리(사회문화)적 요인으

로 분류할 수 있다.2)     

본 연구는 머리말에서 언급했던 문제의식 하에서 제도성과적 차원에 관심을 

두고, 제도성과적 요인들 가운데 경제적 성과 요인과 정치적 성과 요인의 정부신

뢰에 대한 효과를 비교하고자 한다. 제도성과적 요인들에 초점을 둔 국내의 연구

들은 경제적 성과를 검토하는 연구들(김왕식, 2011; 이시원, 1994; 김병규･이곤

수, 2009; 이곤수, 2009)과 정치사회적 성과의 효과를 복합적으로 검토하는 연구

들(박종민, 1991; 배정현, 2011)로 구분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로서 박종민(1991)

의 연구는 경제적 성과와 더불어 정치적 성과, 사회적 성과를 모두 다루고 있으

나 권위주의 정부시기를 다루고 있어 민주화 이후 시기의 변화된 상황을 다룰 필

요성이 제기된다. 배정현(2011)의 연구는 아시아 여러 국가들을 동시적으로 다룸

으로써 국가별 차이로 인한 영향변수들 간의 상쇄효과가 고려되지 못했을 가능

성이 존재한다. 본 연구는 이명박 정부 후반시기의 제도성과 요인 가운데 경제적 

성과와 정치적 성과에 초점을 맞추어 정부신뢰에 대한 이들 간의 상대적 영향력

의 크기를 비교하고 영향 요인들 간의 관계성에 대해서도 관심을 두고자 한다.

1) 이러한 규정은 Mishler and Ross(2001), 배정현(2011), 박종민･배정현(2011)의 논의를 참조

한 것이다. 

2) 이 입장은 정부신뢰는 유년기부터 발전해 온 사회문화적 소통과 지속적인 단체 활동 등을 

통해 형성된 오래된 신념에서 기인한다고 가정한다.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정부신뢰는 대인

관계에서 형성된 신뢰의 연장선으로 인식되며 인생의 초년기부터 습득되어 점차적으로 정

치적 제도에 주입되는 것으로 본다(김왕식, 20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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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신뢰에 대한 경제적 성과와 정치적 성과의 상대적 효과와

관계성의 탐색

미쉴러와 로즈(Mishler and Rose, 1997), 호퍼버트와 클링만(Hofferbert and  

Klingemann, 1999)의 연구는 공산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 국가로 전환한 중구 

및 동구 유럽 국가들의 정치적 지지를 연구했다. 이들은 연구를 통해 신생 민주

주의 국가에서는 신뢰에 대한 경제적 성과의 효과가 낮은 반면에 정치적 성과의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입증했다. 민주주의 수준이 높고 체제가 안정적인 서구민

주주의 국가의 경우 경제적 성과가 정부신뢰의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나지만 이

제 막 권위주의체제를 벗어나 민주주의로 이행하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 경제적 

성과보다 자유와 공정성이라는 정치적 성과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호퍼버트

와 클링만(Hofferbert and Klingemann, 1999)에 따르면, 경제적 성과와 정치적 

성과는 정적으로(positively) 연결되어 있어서 가구 경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정

치적 성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높이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이들은 인권 상황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경제적 상황의 긍정적 인식

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밝혀냈다. 공산주의를 경험한 유럽의 시민들

은 독재의 소멸을 경험했기 때문에 인권 분야의 성과보다는 경제적 성과의 불투

명성에 대해 더 많은 인내심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적어도 신생 민주주의 

국가의 경우 정부신뢰를 판단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경제적 성과에 비해 정치적 

성과가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신생민주주의 국가로서 민

주적 제도의 미완으로 열망과 실망의 대중동원이 반복되는(최장집, 2010) 한국사

회의 경우 정부신뢰에 대해 정치적 성과가 보다 중요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한편, 앞에서 논의한 연구들은 신생 민주주의 국가의 경우 정부신뢰에 대해 경

제적 성과보다 정치적 성과의 영향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줄 뿐 경제적 

성과와 정치적 성과, 정부신뢰 간의 구체적 관계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

다. 상대적 영향력의 중요성이 반드시 인과관계의 우선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선진 4개국의 정치적 신뢰를 연구한 뉴튼(Newton, 2006)의 연구는 경제적 성과

와 정치적 성과, 정치적 신뢰의 관계는 특정한 사회의 정치경제적, 역사적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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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접맥 속에서 이해되어야 할 문제임을 보여준다. 그에 따르면 핀란드는 1980

년대 말, 정치적 위기와 거의 동시에 경제적 위기가 발생하고 이것은 정부신뢰의 

하락으로 이어졌다. 스웨덴은 조합주의적 모델이 노동법과 유연 생산체계 간의 

타협에 실패함으로써 정부가 크게 비판받는 개혁을 억지로 통과시켰고 이것은 

정치적 지지의 하락으로 연결되었다. 한마디로 정치 전개상의 문제들이 정치적 

지지의 하락을 야기했던 것이다. 뉴질랜드는 장기적인 경제적 문제가 심각한 정

치적 문제를 야기했고 일본의 경우 경제적 성과문제가 아닌 정치적 부패가 정치

적 지지의 하락을 가져왔다. 뉴튼은 이 연구에서 경제적 위기나 정치적 위기 모

두 정치적 신뢰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정치적 신뢰는 문화

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조건들이 서로를 지지하며 상호의존하고 있는 복합

체의 통합된 일부분으로서 경제적 성과와 정치적 성과는 긴밀히 연동되어 있음

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이른바, 내생성 문제(endogeneity problem)가 제도성과들 사이

에서도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내생성 문제는 투표자들의 경제적 상황에 대

한 인식이 정치적 지지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역으로 이들의 특정 후보나 

정당에 대한 지지 즉, 정치적 성향이 경제적 상황에 대한 인식에도 영향을 미친

다는 것을 뜻한다(문우진, 2012: 194). 핀란드는 경제위기와 정치 위기가 거의 동

시적으로 발생했지만, 핀란드 정치사에서 최초로 중도 정당이 참여하지 않는 연

립정부가 성립하고 이 정부가 채택한 급진적 경제프로그램이 문제를 야기했다

는 뉴튼의 주장은 정치적 수행이 경제위기를 야기하고 경제위기가 정치적 지지

의 하락을 낳았음을 시사한다. 말하자면 특정 요인으로 인해 초래된 결과가 또 

다른 변동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신뢰에 대한 제도성과 요

인들 사이의 관계성은 특정한 시점의 정치사회적, 경제적 상황과 결부해서 결정

될 문제인 것이다. 

본 연구는 이명박 정부 후기의 정부신뢰에 대한 연구이다. 2007년 대통령선거

에서의 주요 이슈는 경제 성장이었고,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 대통령’을 표방함

으로써 당선되었다. 참여정부는 평균 4.42%의 경제성장률이라는 나쁘지 않은 경

제성과를 달성했으나 부동산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상대적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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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감, 가계부채의 급증, 신용위축으로 인한 내수시장의 급격한 축소로 인해 국민

의 지지를 잃었다. 여기에 노무현 대통령과 보수언론의 대립적 관계는 보수언론

을 자극해서 부정적인 경제이슈를 쏟아냄으로써 참여정부=경제무능력이라는 

등식을 성립시켰다. 한나라당은 ‘경제발전’을 선거 전략으로 쟁점화 했고 정권을 

획득하는데 성공했다(문우진, 2012: 184; 이완수･심재철, 2007). 따라서 적어도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신뢰에서 경제적 성과는 인과적 우선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

다. 본 연구는 정치적 성과와 경제적 성과의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하는 연구에 

추가하여 경제적 성과와 정치적 성과 사이의 관계성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여기

에서 이들 사이의 관계성의 탐색은 이론의 검증이나 가설 검증의 수준이 아닌 발

견적 차원의 분석임을 밝혀둔다. 

3. 정부신뢰에 대한 젠더의 효과

젠더(gender)는 정부신뢰에 대한 영향 요인들의 성별 차이에 따른 효과에 특별

한 관심을 두고 있는 본 연구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젠더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의 근거를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선행연구들은 많지 않은 상황이지만, 

발견된 선행연구들의 경우 크게 두 종류로 구분된다. 첫째,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정부를 더 신뢰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이유로서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한 이

후 몇 십년간 여성들의 핵심적 경력기반이 공적 영역이라는 점을 지적하는 연구

들을 들 수 있다(Christensen and Lægreid, 2005; Edlund, 1999). 여성들은 점점 더 

그들의 고용에서 공공 영역에 의지하게 되고 사적 영역보다 공공영역에 상대적

으로 더 많이 취업해 있어 공공영역에 대한 지지가 남성들보다 높게 된다는 것이

다. 반면에 공공지출의 증가는 남성들에게 더 높은 세금부담으로 귀결되었고, 그

에 따라 남성들에게 공공영역 제도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유발하게 되었다. 따라

서 남성들에 비해 여성들이 정부를 더 신뢰하게 되었다(Christensen and Lægreid, 

2005). 이와 유사하게 불평등이 사람들의 정치적 선택과 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여성과 가난한 사람들이 정부 재분배정책의 열렬한 지지자들이라는 

논의가 있다. 달리 표현하자면 복지국가에 의해 실행된 재분배정책을 놓고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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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사회균열이 발생하면서 수혜를 받는 집단은 정부를 지지하고 그렇지 않은 집

단은 정부를 지지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Edlund, 1999). 이러한 논리는 남녀의 

태도차이를 궁극적으로 고용구조라는 남녀의 사회적 위치의 차이에서 찾아야 

함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앞의 논의와 그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젠더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언급하지는 않았더라도 사

회적 연결망이나 결사체 활동이 젠더에 따라 불평등하게 구조화되어 있어서 사

회자본에서 젠더 불평등이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는 연구들을 찾아 볼 수 있다

(Lin, 2000; Mayoux, 2001). 이들의 논의는 사회적 연결망이나 결사체 활동이 정

치참여로 연결되면서 정부신뢰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젠더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거를 설명해주는 연구들로 

볼 수 있다. 메이요(Mayoux, 2001)는 사회자본이 특정한 사회적 관계망 안에 포함

된 구성원들에게는 공적 재화에 대한 접근 기회를 제공하지만 그것에 대한 분배

가 성별이나 계층에 따라 균등하지 않음을 지적한다. 린(Lin, 2000) 역시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규모가 크고 핵심적인 집단에 속해 있으며 직업적, 업무적으로 가용

가능성이 많은 조직에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남성들과 달리 여성들은 가족

이나 친척 등과 같은 동질집단과 더 많이 연결되어 있음으로써 사회자본이 성별

에 따라 차별적으로 분배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사체 가입의 차이는 자녀 

양육이 여성의 일이라는 사회적 규범 때문이다. 자녀양육은 여성들에게 정보나 

사회적 네트워크의 규모나 종류에 부정적 영향을 줌으로써 여성들이 가족이나 친

밀한 동질적 관계의 네트워크에 위치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다(이수인, 2010). 

한편, 정부신뢰에 대한 정치적 성과 요인의 효과에 초점을 두는 연구들의 경우 

서구사회를 대상으로 한 경험연구들에서는 주로 남성보다 여성이 정부신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Abramson, 1983; Christensen and Lægreid, 

2005). 복지체계가 진전된 서구사회의 경우 여성들이 주로 고용되는 부문이 공공

영역이며, 정부복지 혜택의 수혜자가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이 더 많다는 점에서 

이러한 연구결과는 첫째 유형의 이론적 논의를 정당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의 경우 정부신뢰와 성별의 관계는 일관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즉, 남성보다 여성이 정부를 신뢰한다는 연구들(김지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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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봉, 이희창, 조연상, 2003)과 여성이 남성보다 정부신뢰가 낮다는 연구(이수

인, 2010), 성별 변수가 국가제도 신뢰에 별 효과를 나타내지 않는다는 연구결과

들(박종민･김왕식, 2006)이 공존한다. 이처럼 한국사회를 대상으로 하면서 정치

적 성과 요인을 주요변수로 포함하는 경험연구들의 경우 정부신뢰에 대한 성별 

효과가 일관되지 않은 가운데 대체로 남성들에 비해 여성들의 정부신뢰가 높다

는 연구결과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이다. 

정부신뢰의 영향 요인으로서 경제적 성과를 주요한 변수로 포함하고 있는 선

행연구들의 경우, 서구사회나 우리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에서 성별 변수

가 분석모형에 아예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Kinder and Kiewiet, 1979; 

Feldman, 1982; 박종민, 1991; 이시원, 1994; 배정현, 2011). 또 성별변수가 분석모

형에 포함되었지만 정부신뢰에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왕

식, 2011; 김병규･이곤수, 2009; 이곤수, 2009; 박종민･배정현, 2011). 이러한 현상

은 성별에 따라 서로 상이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효과들이 상쇄됨으로써 성별효

과가 드러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남성 집단과 

여성 집단을 분리하여 성별에 따라 정치적 성과 요인과 경제적 성과 요인이 정부

신뢰에 맺는 관계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선미(2004)에 따르면 한국사회는 자원결사체 참여가 순수하게 자원적이지 

않고 구조적으로 성별로 분리되어 있다. 즉 자원결사체 유형이 성별로 분리되어 

있는데, 공론에 영향을 주는 영향력 있는 결사체 유형에는 여성들의 참여가 현저

히 제한되어 있다. 이것은 물론 여성이 양육담당자라는 사실과 깊은 관련이 있

다. 이처럼 자원결사체에의 참여와 활동이 성별로 구조화되어 있는 상황과 한국

사회는 결사체 참여가 활발하고 정치참여가 활발할수록 정부신뢰가 낮아지는 

악순환의 사이클이 발생한다는 현실(장수찬, 2002)을 겹쳐보면 대체로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높은 정부신뢰를 드러내는 현상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

이 신뢰에서의 젠더 차이는 그것의 기능과 효과의 차이에 대한 해명뿐만 아니라 

그러한 차이를 유발하는 사회구조적 차이에 대해서도 주목하도록 한다. 

본 연구는 정부신뢰 영향 요인들의 효과에서 성별에 따른 집단차이가 나타나

는지 살펴보고 그러한 성별 차이의 원인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고자 한다. 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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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에 따라 차이가 나는 정부신뢰의 형성 방식 및 젠더를 통해 드러낼 수 있는 정

부신뢰 관련 쟁점들에 대한 연구는 기존 연구들의 틈새를 메워주는 연구로서의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겠다. 

4. 연구문제의 설정

이제까지 검토한 이론적 논의를 기초로 연구문제를 구성해보기로 한다. 첫째, 

정부신뢰, 경제적 성과, 정치적 성과에서 성별 차이가 존재하는지 검토해본다. 

둘째, 경제적 성과와 정치적 성과의 어떤 측면들이 정부신뢰에 영향을 주는지, 

이들 간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지 검토해 본다. 이 작업은 특히 경제적 성과

와 정치적 성과 변수들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의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이루

어진다. 셋째, 정부신뢰, 경제적 성과, 정치적 성과 사이의 관계성을 탐색해보기

로 한다. 이 변수들 사이의 인과연쇄는 이명박 정부의 집권 후기라고 하는 특정

한 정치사회적 맥락과의 연계 속에서 진행된다. 세 번째 연구문제 역시 정부신뢰

에 대한 영향 요인들과 그 효과의 성별 차이에 대한 문제의식에 입각해, 인과연

쇄에서의 성별 차이라는 관점에서 검토해보기로 한다. 

이러한 연구모형에서 나이, 학력, 소득이라는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계층의식 

및 정당일체감이라는 사회심리적 변수들이 통제변수로 설정된다. 사회인구학적 

변수들이나 사회심리적 변수들과 정부신뢰 사이의 관계를 탐색하는 이유는 객

관적 지위로부터 초래되는 주관적 심리 상태가 정부신뢰와 같은 정치적 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Shepelak,1989; 전성표, 

2006). 뿐만 아니라 이러한 변수들은 가치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3) 종속

변수는 물론 독립변수인 경제적 성과와 정치적 성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통제변수로 설정하기로 하였다. 

3) 예컨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정치 행정체계에 대한 더 많은 지식을 가지므로, 공공서비스

가 조직되는 방식과 기능을 이해할 수 있으므로 신뢰가 촉진될 수 있다. 이와 달리 정부에 

대한 많은 지식이 정부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산출하고, 그러한 규범적 태도가 높은 수준의 

교육으로 갖게 된 인지적 측면보다 더 중요하게 될 수도 있다(Christensen and Lægreid,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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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자료와 측정도구

1. 자료와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본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한국종합사회조사, 2011｣이다. 이 자료는 2003년부

터 매년 시행된 ｢한국종합사회조사｣의 제9차년도 조사로서 다단계지역확률표

본추출 (multi-stage area probability sampling)에 의거해 수집되었다. 수집된 총사

례수가 1535사례이다. 본 자료의 표본추출방법은 한국사회자료과학원 홈페이지

에 자세히 게재되어 있으므로 자세한 기술은 생략하기로 한다.  

전체 연구대상자의 특징을 살펴보면 남성이 689명(44.89%), 여성이 846명

(55.11%)으로서 2010년도 기준 한국인구의 성비율(남성, 49.68%, 여성 50.32%)

보다(통계청 홈페이지 인구센선스 자료) 여성이 약간 많이 표집 되었다. 응답자

들의 평균 연령은 40세였고, 30대(23.3%)와 40대(23%)가 가장 많이 포함되었다.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이하가 13.2%, 중학교 졸업이 7.6%, 고등학교 졸업이 

29.6%, 전문대 졸업이 12.9%, 대학교 졸업이 30.3%, 대학원 졸업 이상이 6.2%였

다. 취업자는 59.6%(915명)이고 미취업자가 40.4%(620명)이었다. 가구당 월평균 

총소득은 50만원미만 8.7%, 50~149만원 9.9%, 150~249만원이 14.4%, 250~349

만원이 16.1%, 350~449만원이 15.5%, 450~549만원이 13.8%, 550~649만원 

6.1%, 650~749만원 5.6%, 750~849만원 2.8%, 850~949만원 1.4%, 950만원 이상

이 5.6%였다. 

2. 변수의 구성

본 논문의 종속변수는 정부신뢰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하는 것은 통치체

제로서의 정부신뢰가 아니라 집권정부에 대한 신뢰이다. 주기적･경쟁적 선거를 

통한 권력교체가 이루어지는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정부체제와 집권정부간에 명

확한 분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신뢰는 정치체제가 아닌 집권정부에 

대한 신뢰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김병규･이곤수, 2009: 4). 엄밀하게 본다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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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대통령을 선두로 하는 정치적 집권담당자들을 

지칭하는 집권 정부에 대한 신뢰와 정책집행을 담당하는 관료집단을 지칭하는 

행정부 신뢰는 구분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정부활동이란 정책의 결정과 

집행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므로, 정치적 태도의 대상으로 논의되는 정부에는 대

통령을 포함한 정치적 집권 담당집단과 행정활동을 담당하는 주체로서 경력직 

공무원 집단이 포함되는 경향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의 정부신뢰는 직

업관료 집단을 대상으로 한 행정신뢰 개념과 대통령과 집권당국에 대한 신뢰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김병규, 이곤수, 2009: 4). 따라서 본 연구는 대통

령을 포함한 청와대 담당자들에 대한 신뢰와 중앙정부 담당자들에 신뢰를 통해 

정부신뢰를 구성하였다.  

제도성과적 요인으로서 경제적 성과는 정부신뢰의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인정

되고는 있지만 그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입장이 나뉜다. 경제

적 여건의 평가대상으로서 개인 또는 가구 경제를 강조하는 입장과 국가 경제를 

강조하는 상이한 입장이 존재하며, 경제적 여건에 대한 판단에서 과거에 대한 회

고적 평가가 중요한지 아니면 장래 경제에 관한 전망적 판단이 중요한지를 놓고 

견해가 엇갈린다(이시원, 1994; 이현우, 1998; 정한울, 2007). 국내의 선행연구 결

과들은 과거의 경제실적에 대한 회고적 판단보다는 미래에 대한 전망적 판단이, 

개인적 경제여건 변화보다는 국가경제에 대한 판단이 더 큰 영향력이 있다고 보

고 한다(이시원, 1994).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상대적 영향력의 크기를 의미하는 

것이지 개인적 경제여건이나 회고적 판단의 영향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김

병규, 이곤수, 2009: 8), 현재의 가계경제만족과 가계경제에 대한 회고적 판단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경제적 성과변수가 정부신뢰에 유의한 효과를 나타내는 연

구결과 또한 존재한다(김왕식, 2011). 본 연구에서는 국가경제에 대한 현재의 만

족도와 미래의 전망, 가계경제에 대한 현재의 만족도와 미래 가계경제의 전망, 

가계경제에 대한 회고적 판단을 경제적 성과변수로 사용하였다. 국가경제의 경

우 2011년의 KGSS자료에서 회고적 판단 항목이 누락되어 사용할 수 없었다. 

정치적 성과에는 정부가 공정한 정부조직의 설립과 운영을 통하여 국민들에

게 정부서비스와 정치참여에 대한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정치적 제도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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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 차원의 정치적 성과(Stolle and Hooghe, 2003; 배정현, 2011)와 대통령의 국

정통합 및 조정 차원의 정치적 성과 차원이 모두 존재한다. 강한 대통령제를 가

진 국가로서 현실적합성의 차원에서 정치적 성과를 정의하면 집권정부의 정치

적 성과란 대통령의 정치적 성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통령제 국가

에서 대통령이란 국가원수이자 행정권의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국가원수

로서 대통령의 권한은 국가대표권, 국가 수호권, 헌법기관구성권, 국정의 통합 

및 조정권이다(차강진, 2002). 오늘날에는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지위에서도 정

치적 지도 작용이 존재한다는 것이 인정되고 있다(조한상, 2009). 국내 정치와 관

련해 일반 국민들이 대통령의 주요 직무로 생각하는 것은 국정의 통합 및 조정권

이다. 이것은 다양한 정치세력 간, 정부부처 간 갈등과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통

치권의 차원으로서 구체적인 정책성과와 구별되는 대통령의 직무수행의 차원이

다. 본 연구는 정부를 청와대 담당자들과 중앙 행정부처의 담당자들로 규정했으

므로 정치적 성과의 두 차원이 모두 포함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치적 성과는 

대통령의 직무성과 차원인 현재의 정치상황에 대한 만족도, 미래의 정치에 대한 

전망과 정부제도나 정책 차원의 성과인 공공기관의 인권보장 노력,4) 정치적 자

유권의 인정 정도, 사회권의 인정 정도를 정치적 성과 변수로 설정하였다. 최근 

우리사회는 복지제도의 구성과 복지권의 인정 정도를 놓고 치열한 정치적 대결

과 협상이 진행 중이므로 사회권을 정치적 성과의 한 요소로 보는 것이 현실적합

성이 있을 것이다. 

정부신뢰를 형성하는 사회심리적 요인 가운데 본 연구의 분석에 포함되는 것

은 정당일체감과 계층의식이다. 본 연구에서는 각 정당들을 보수, 중도, 진보의 3

유형으로 분류하여 분석에 사용하였고, 계층의식은 최하층을 1로 하고 최상층을 

10으로 하여 주관적인 귀속감을 점검하였다. 응답자들의 사회적 배경을 점검하

4) 공공기관의 인권보장 노력에 포함된 기관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

족부, 교육과학기술부, 국가인권위원회, 청와대이다. 정부신뢰를 청와대와 중앙정부부처로 

구성하였으므로 중앙부처와 더불어 청와대를 포함하였고 인권보장노력의 바로미터로 간

주되는 국가기관이 국가인권위원회이며 이 기관의 경우 대통령이 위원장을 임명하므로 대

통령의 정치적 성향이나 인권에 대한 의식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

까지를 포함해 공공기관의 인권보장 노력을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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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회인구학적 변수로는 나이, 학력, 소득, 취업여부를 고려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각 변수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모두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변수의 구성과 내용

변수유형 변수명 변수의 내용 척     도

종속변수 정부신뢰
청와대 신뢰

중앙 정부 부처 신뢰
3점 척도, 2문항(남: α=.67, 여:α=.685)
①매우 신뢰 ②다소 신뢰 ③ 신뢰 않음

독

립

변

수

경제적 
성과 
변수

국가경제만족도
한국 경제 상황에의

 만족 정도
5점 척도(1문항)
①훨씬 좋아질 것 ~ ⑤훨씬 나빠질 것

미래 국가경제
앞으로 한국 경제에의

전망
5점 척도(1문항)
①훨씬 좋아질 것 ~ ⑤훨씬 나빠질 것

가계경제만족도
귀댁의 경제상태에 
대한  만족 정도

5점 척도(1문항)
①훨씬 좋아질 것 ~ ⑤훨씬 나빠질 것

미래 가계경제
앞으로 10년 이내

가계경제 전망
5점 척도(1문항)
①상당히 좋아질 것 ~ ⑤상당히 나빠질 것

회고적 가계경제
지난 몇 년 동안 가계

경제상태 판단
5점 척도(1문항)
①상당히 좋아졌다 ~ ⑤상당히 나빠졌다

정치적
성과
변수

정치 만족도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한 만족 정도

5점 척도(1문항)
①매우 만족 ~ ⑤매우 불만족

향후 정치 전망 미래 한국 정치 상황 
5점 척도(1문항)
①훨씬 좋아질 것 ~ ⑤훨씬 나빠질 것

공공기관의 
인권보장 노력

7개 공공기관의
인권보장 노력에 대한 

평가

5점 척도, 11문항((남:α=.873 , 여:α=.872)
①매우 긍정적으로 평가 ~
⑤매우 부정적으로 평가

사회권
복지권, 건강권, 

교육권에 대한 인식
5점 척도, 3문항(남:α=.795 , 여:α=.767)
①매우 존중 ~ ⑤매우 제한

정치적 자유권 집회 및 결사 자유
5점 척도(1문항)
①매우 존중 ~ ⑤매우 제한

통
제
변
수

사회심리
변수

계층의식
귀하는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

10점 척도(1문항)
①최하층 ~ ⑩최상층

선호정당 지지하는 정당

3점 척도(1문항)
①보수정당(한나라당,자유선진당, 미래희망연대) 
②중도정당(민주당, 창조한국당)
③진보정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국민참여당)

사회
인구학적 

변수

나이
만으로 몇 세인지 

질문 
7점 척도(1문항)
①10대 ② 20대~ ⑦70대

학력
어느 학교까지 
다녔는지 질문

6점 척도(1문항)
①초등학교이하 ②중학교 ③고등학교 ④전문대 
⑤4년제 대학교 ⑥ 대학원 이상

취업여부 취업여부 질문
명목척도
①취업 ②미취업

총소득 가계총소득
11점 척도(1문항)
①마이너스~50만원  미만 ②50~149만원 
③150~249만원 ~⑪95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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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결과 

1. 정부신뢰 및 주요 변수들의 성별 차이

정부신뢰와 그것에 영향을 주는 관련 변수들에서 성별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

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주요 변수들의 성별 차이

변수
남 성 집 단 여 성 집 단

T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정부신뢰 4.61 1.053 4.72 1.074 -1.785

국가경제만족도 3.20 1.087 3.44 1.058 -4.289**

미래 국가경제 2.40 .934 2.59 .970 -3.801***

가계경제만족도 3.04 1.104 3.13 1.152 -1.581

미래 가계경제 2.50 .988 2.54 .939 -.777

회고적 가계경제 2.97 .963 3.08 .961 -2.743**

정치만족도 3.77 1.017 3.62 .990 2.717**

향후 정치 전망 2.55 .867 2.59 .844 -1.008

공공기관 
인권보장 노력

32.583 6.840 33.206 6.132 -1.762

사회권 7.838 2.125 8.145 2.082 -2.836**

정치적 자유권 3.13 .963 3.33 .886 -4.214***

계층의식 4.95 1.697 4.63 1.669 3.651***

선호정당 1.62 .727 .635 .702 -.228

나이 3.95 1.583 4.06 1.659 -1.360

학력 3.89 1.360 3.35 1.520 6.943***

총소득 5.13 2.556 4.62 2.60 3.676***

주: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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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신뢰에서는 성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영향 요인들에서는 대체로 

차이가 나타났다. 경제적 성과 변수의 하위변수 가운데 가계 경제 만족도와 향후 

가계경제 전망과 정치적 성과 가운데 공공기관의 인권보장 노력을 제외한 영향 

요인들에서 성별 차이가 나타났다. 현재의 정치상황에 대한 만족도는 남자 평균

값 3.77, 여자 평균값 3.62(t=2.717, p=.007)로서 남성들이 약간 더 불만족스러워

했다. 사회권, 정치적 자유권에 대해서는 모두 여성들의 평균값이 유의하게 높아 

남성들에 비해 여성들이 각각의 권리가 더 제한적이라고 인식했다. 공공기관의 

인권 보호 노력에 대해선 남녀 모두 평균적으로 보통으로 평가하는 가운데 성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미래의 정치전망과 공공기관의 인권보장 노력에 대한 

인식을 제외한 정치적 성과 변수들은 대체로 여성들이 좀 더 불만족하는 가운데 

현재의 정치상황에 대한 만족도에서만 남성들이 불만족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국가경제 만족도의 경우 남자 평균값 3.20, 여자 평균값 3.44(t=-4.289, p=.000)

로 남성들이 약간 더 만족하는 편에 가까웠고, 미래 경제전망에서도 남성들이 좀 

더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국가 경제에 대한 만족도와 전망은 남성들이 여성들에 

비해 약간 더 만족스럽게 인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계경제 관련 변수들에서

는 회고적 가계경제 판단에서만 성별 차이가 나타났는데 남성들이 여성들에 비

해 더 부정적으로 회고했다.

사회인구학적 변수 가운데서는 연령만이 성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교육

과 소득에서는 남성 집단의 평균값이 유의하게 높았다. 취업여부는 남성의 

75.2%, 여성의 46.9%가 취업상태로서 성별 차이가 유의했다(χ²=125.912, df=1, 

p=.000).5) 선호정당에선 성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계층의식에서는 남성

들이 여성들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계층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첫 번째 연구문제를 염두에 두고 분석결과를 정리해보면 정부신뢰의 값에서

는 성별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영향요인들에서 성별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차이가 정부신뢰에 대한 효과에서의 성별 차이로 이어질 것으로 예

측할 수 있다. 

5) t 검증 결과표에 취업여부는 들어가 있지 않다. 분석에 포함된 변수 중 유일하게 취업여부만

이 명목변수이므로 교차분석을 실시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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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신뢰에 대한 관련 변수들의 상관관계

다중 회귀분석에 앞서 사회인구학적 변수, 계층의식과 선호정당, 정치적 성과 

변수, 경제적 성과 변수, 정부신뢰 간의 상관관계를 성별로 살펴보았다. 상관분

석의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변  수 집단 1 2 3 4 5 6 7 8 9 10 11

1 정부
신뢰

남 1

녀 1

2 국가
경제

남 .314
** 1

녀 .304
** 1

3 미래
국가경제

남 .142
**

.375
** 1

녀 .169
**

.334
** 1

4 가계만족
남 .141

**
.285
**

.135
** 1

녀 ..134
**

.398
**

.227
** 1

5 미래
가계경제

남 .045 .121
**

.107
**

.185
** 1

녀 .018 .093
**

.192
**

.170
** 1

6 회고적
가계경제

남 .148
**

.170
**

.111
**

.397
**

.364
** 1

녀 .033 .224
**

.172
**

.361
**

.279
** 1

7 정치
만족도

남 .396
**

.216
**

.216
**

.216
**

.014 .048 1

녀 .375
**

.424
**

.206
**

.190
** -.006 .124

** 1

8 향후
정치전망

남 .211
**

.200
**

.337
**

.083
*

.089
*

.041 .278
** 1

녀 .270
**

.292
**

.484
**

.220
**

.125
**

.166
**

.251
** 1

9 공공기관 
인권보장

남 .426
**

.319
**

.218
**

.210
**

.075 .181
**

.161
**

.161
** 1

녀 .384
**

.261
**

.228
**

.128
**

.068 .069 .260
**

.214
** 1

10 사회권
남 .206

**
.234
**

.150
**

.096
*

.049 .131
**

.165
**

.089
*

.411
** 1

녀 .152
**

.159
**

.094
**

.055 .017 .043 .133
**

.130
**

.394
** 1

11 정치적
자유권

남 .256
**

.211
**

.119
**

.078
*

.020 .035 .228
**

.140
**

.325
**

.446
** 1

녀 .274
**

.211
**

.078
*

.101
**

.024 .022 .222
**

.149
**

.336
**

.354
** 1

주: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 *.상관계수는 .05수준(양쪽)에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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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들의 경우 정치적 성과 변수의 모든 하위변수들과 정부신뢰가 상관관계

를 드러내고 있다(r=.206~r=.426). 경제적 성과 변수의 경우는 미래 가계경제 전

망을 제외한 모든 하위변수들과 정부신뢰 사이에 상관관계(r=.141~r=.314)를 드

러내고 있으나 정치적 성과변수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상관성의 정도가 낮다. 

여성들의 경우 정부성과 변수들과 정부신뢰 간의 상관관계 유형이 대체로 남성 

집단과 유사하나 회고적 가계경제 전망과 미래 가계 전망 모두에서 정부신뢰와 

유의한 상관성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경제적 성과변수의 경우 대체로 남성 집단

이 여성 집단에 비해 강한 상관성을 보이고 있다. 선호정당･계층의식과 정부신

뢰 간에도 남녀집단 모두에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진보정당을 선호할수록 정

부신뢰가 하락하고, 계층의식이 높을수록 정부신뢰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으

로써 이념적으로 보수적일수록, 주관적으로 상층에 속한다고 생각할수록 이명박 

정부를 신뢰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회인구학적 변수들의 경우 남성 집단에서는 나이만이 정부신뢰와 유의한 

상관성을 드러내는데 비해(r=-.120, p=.01), 여성 집단은 나이(r=-.224, p=.01)와 

교육(r=.191, p=.01)이 정부신뢰와 상관성을 보였다. 나이가 들수록 정부를 더 신

뢰하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정부신뢰가 낮아졌다. 교육수준과 정부신뢰의 부적

(negative) 상관성은 정부에 대한 지식이 많을수록 정부신뢰가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구와 미국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정부신뢰와 교육은 정적인 관

계를 보이는데 이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정치-행정체계 일반에 대한 이해가 보

다 많을 것이고, 이는 정부신뢰로 연결된다고 보기 때문이다(배귀희･임승후, 

2009: 69). 그러나 한국사회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고 정치참여가 높은 사람들이 

정부불신이 더 높은데, 이는 미성숙한 민주주의 하에서는 정치과정이 투명하지 

못하므로 정치과정에 대한 지식이 많을수록, 정치에 참여할수록, 정치과정의 왜

곡을 인지해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장수찬, 2002: 98, 105). 여성 집단

에서만 교육과 정부신뢰의 부적 상관성이 나타나는 이유는 뒤 부분에서 다시 논

의하기로 한다. 전체적으로 정부신뢰와 관련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에서 경제적 

성과보다는 정치적 성과의 상관성이 보다 뚜렷하고, 성별 차이 또한 존재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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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제적 성과와 정치적 성과의 정부신뢰에 대한 효과 비교와 성별

차이 비교

상관분석 결과 r=.80이 넘는 것이 없고, 분산팽창계수(IVF)가 남성 집단 

1.21~1.53, 여성 집단 1.27~2.17로 10이상이 되는 것이 없어 다중공선성의 문제

가 없으므로, 다중회귀분석을 남녀집단별로 실행하였다. 정부신뢰에 대한 경제

적 성과와 정치적 성과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경제적 성과 변수와 정치적 성

과 변수들을 별개로 포함하는 분석모형들을 제시한 후, 이 변수들을 모두 동시에 

투입하여 영향 요인들의 효과를 비교하였다. 성별 분석결과가 <표 4>에 제시되

어 있다. 

<표 4> 다중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모형
독립변수

정 부 신 뢰
(표준화 계수 β)

정 부 신 뢰 
(표준화 계수 β)

정 부 신 뢰
(표준화 계수 β)

정 부 신 뢰
(표준화 계수 β)

4a1
(남자)

4a2
(여자)

4b1
(남자)

4b2
(여자)

4c1
(남자)

4c2
(여자)

4d1
(남자)

4d2
(여자)

통
제
변
수

나  이 -.001 -.114 .023 -.082 .008 -.093 .020 -.066
학  력 -.053 .049 .048 .052 .032 .020 .046 .027

취업여부 -.299*** .009 -.267*** .009 -.150*** .002 -.170*** .012
총소득 .043 .057 -.077 .075 .057 .117* .064 .104*

계층의식 -.122* -.167*** -.077 -.143** -.113* -.117* -.118* -.143**
선호정당 .207*** .198*** .155*** .172*** .099* .099* .086 .094*

경
제
적

성
과

국가경제만족도 .286*** .211*** .152* .082
미래 국가경제 -.034 .102* -.079 -.001
가계경제만족도 .028 .068 -.063 .046
미래 가계경제 -.055 -.067 -.028 -.080

회고적 
가계전망

.071 -.068 .103* -.107*

정
치
적

성
과

정치상황
만족도

.271*** .253*** .232*** .235***

향후 정치 전망 .009 .143*** .023 .158*
공공기관

인권보장 정도
.236*** .266*** .230*** .237***

사회권 -.048 -.121** -.074 -.110*
정치적 자유권 .103* .073 .109* .067

R² .173 .108 .255 .190 .328 .317 .353 .341

F
14.760

***
9.083
***

12.749
***

9.161
***

17.379
***

17.145
***

12.998
***

12.593
***

주: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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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주요 목표 가운데 하나가 경제적 성과와 정치적 성과의 영향력 크기

를 비교하는 것이므로 정부신뢰에 대한 각 변수들의 영향력은 비표준화회귀계

수가 아닌 표준화회귀계수를 사용하기로 한다. 여러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를 서로 비교하려면 모든 독립변수들의 단위와 분포를 통

일시켜주어야 한다. 이 과정을 거쳐 비표준화회귀계수(b)를 변화시킨 것이 표준

화회귀계수(β)이다(김태근, 2006). 

먼저 남성 집단의 분석결과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기본변수이자 통제변수인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사회심리적 변수들을 통제한 후, 경제적 성과 변수들을 투

입한 모형(4b1)의 설명력은 25.6%였다. 기본모형에서 나타났던 계층의식의 효과

는 사라지고 국가경제 만족도→취업여부→ 정당선호의 순서로 효과를 나타냈다. 

기본변수들을 통제한 후 정치적 성과 변수들을 추가한 4c1 모형의 설명력은 

32.8%였고, 정치상황 만족도→공공기관의 인권 보장→취업여부→계층의식→정

치적 자유권→정당선호의 순서로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기본모형에 

비추어볼 때, 정치적 성과변수들의 효과가 경제적 성과변수들의 효과보다 월등

하게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모든 변수들이 투입된 4d1 모형에서는 정치상황 만

족도･공공기관의 인권보장→취업여부→국가경제 만족도→계층의식→정치적 

자유권→회고적 가계 전망의 순서로 영향력이 나타나 대체로 정치적 성과 변수

들이 정부신뢰에 강한 영향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공공기관의 인권보장 정

도의 효과는 β=.230, 정치상황 만족도는 β=.232로서 두 변수의 영향력은 대등

하다고 볼 수 있다. 이 모형을 통해, 정치적 성과 변수는 물론 통제변수나 경제적 

성과 변수 모두 다른 변수들이 통제된 상태에서도 여전히 정부신뢰에 대한 효력

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성 집단을 살펴보면 기본변수들을 통제한 후, 경제적 성과 변수가 고려된 

4b2모형의 설명력은 19%이고, 국가경제 만족도→선호정당→계층의식→미래 국

가경제 전망의 순서로 영향력을 드러냈다. 가장 눈에 띄는 차이는 취업 여부가 

남성 집단에서만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t검증에서 드러났던 성별 취업

상태의 차이가 정부신뢰에 대한 효과를 연결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그런데 분석

결과는 취업상태로 이동할 때, 정부신뢰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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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예상할 수 있는 것과는 반대의 효과가 나타났으므로 해명이 필요한데, 자세한 

설명은 뒤에서 다루기로 한다. 통제변수에 정치적 성과변수가 포함된 모형(4c2)

의 설명력은 31.7%로서 공공기관의 인권보장→정치상황에 대한 만족도→향후

의 정치 전망→사회권 보장→계층의식 및 선호 정당의 순서로 효과가 나타났다. 

남성 집단에서 나타났던 정치적 자유권의 효과가 사라지고 사회권의 효과가 나

타난 점이 눈에 띈다. 통제변수와 함께 모든 독립변수들을 고려한 모형(4d2)의 

설명력은 34.1%이며, 공공기관의 인권 보장→정치상황 만족도→가계에 대한 회

고적 전망→계층의식→향후의 정치 전망→계층의식→사회권 보장→회고적 가

계전망→총소득→선호정당의 순서로 영향력이 나타났다. 여성 집단의 경우 정치

적 성과 변수들이 통제되었을 때 회고적 가계전망을 제외한 경제적 성과변수들

의 효과가 사라진 점이 특징적으로 보인다. 정치적 성과 변수들의 영향으로 국가

경제 관련 변수들의 효과가 사라진 것이다. 이러한 현상에는 여성 집단에서만 나

타난 향후 정치 전망의 효과가 관련된다고 볼 수 있는데, 미래에 대한 전망은 회

고적 판단에 비해 직접적 경험에 의거하기보다 정보와 직관에 의존해야하므로 

회고적 판단보다 더 주관적 판단일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여성 집단의 경우 교

육수준이 남성들보다 낮으므로 남성들에 비해 더 주관적인 평가자라고 볼 수 있

다.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정부신뢰에 대한 영향요인들의 효과에서도 성별 차이

가 뚜렷이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부터는 모형 4d1과 모형 4d2를 토대로 정부신뢰에 대한 경제적 성과와 정

치적 성과의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하고 토론거리를 개진해 보기로 한다. 첫째, 

남녀집단 모두 경제적 성과에 비해 정치적 성과가 정부신뢰에 대해 더 많은 영향

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남녀집단 모두에서 공공기관의 인권 보장 노력과 

정치상황에 대한 만족도가 정부신뢰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들로 확인되었

다. 적어도 이명박 정부 집권 후반기에 정부신뢰에 대해 더 많은 영향력이 있는 

것은 경제적 성과가 아닌 정치적 성과인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한편으로는 신생 

민주주의 국가에서 경제적 성과보다 정치적 성과가 중요하다는 선행연구들

(Mishler & Rose, 1997; Hofferbert and Klingemann, 1999; 박종민, 1991)에 부합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살리기’의 슬로건을 통해 당선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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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국민들의 이명박 정부에 대한 바람도 일차적으로 경제회생이었다는 점을 고

려하면(강원택, 2007; 김용복, 2008), 의외의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대통령에 대한 지지 또는 정부신뢰는 엘리트들과 언론의 비판, 정치적 

스캔들, 정치적 드라마, 국가 위기 등과 같은 국가의 정치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

인, 재임기간 등에 따라 변화한다(문우진, 2012; 이상훈, 2005; 이후종, 2009; 한귀

영, 2011)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 직후부터 ‘고소영’ 

내각 문제로 정치적 비판을 초래한 후 바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로 촛불집회

를 야기했고, 그 이후 언론법의 강행, 4대강 개발, 용산 참사와 쌍용차 사태, 전임 

대통령의 죽음, 세종시 문제, 민간인 사찰 문제, 등으로 끊임없이 정치적 비판을 

초래하였다. 이에 따라 인권상황의 후퇴, 표현자유의 억압, 사회적 기본권 후퇴, 

국민과의 소통 부재 등의 문제가 줄곧 시민사회에 의해 제기되었다(김배원, 

2013; 박영선, 2010). 이러한 상황은 국민들에게 정치적 의제의 중요성을 부각시

킴으로써, 정치적 성과가 정부신뢰의 가장 중요한 영향요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

다. 특히 공공기관의 인권보장 노력이 남녀 모두에서 정부신뢰의 가장 큰 영향 

요인이라는 것은 민주주의 제도의 기초로서 인권보장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그

만큼 확고함을 보여준다. 

가능한 또 다른 해석은 선행 연구들이 인권보장 같은 민주적 체제 유지에 핵심

적인 요인들이나 정치상황 만족도와 같은 중요한 정치적 성과 요인들을 간과함

으로써 정치적 성과 요인의 중요성이 부각되지 못했을 가능성을 고려하는 일이

다. 본 연구에서 공공기관 인권보장 노력과 정치상황 만족도는 남녀 집단 모두에

서 대등하게 영향력 있는 요인으로서 경제적 성과 요인들의 효과를 크게 앞선다. 

그만큼 한국사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민주주의의 기본적 요인들에 대한 지지와 

대통령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하는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대한 요구가 팽팽하게 

양립하며, 이 욕구는 경제적 욕구를 뛰어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2011년에만 국한된 것인지 다른 시기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다른 년도의 KGSS 자료를 검토하였다. KGSS 2008년의 자료로 

다중회귀분석을 할 경우, 정치상황 만족도(β=.271)→향후 정치 전망(β=.118)

→국가경제 만족도(β=.100)→국가경제 전망(β=.090)의 순서로 정부신뢰를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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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고 있다(R²=.173). 정치상황 만족도와 정치 전망이 경제적 성과 보다 훨씬 

강력한 효과를 보인다. 2009년, 2010년 자료의 경우 국가경제 만족도 문항이 누

락되어 있다. 2010년 자료는 국가경제 만족도가 누락되어 있지만, 본 연구의 또 

다른 중요 설명변수인 정치제도 혹은 정부정책의 성과인 정치적 성과 항목을 포

함하고 있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해 보았다. 분석결과, 정책결과로서의 정치적 

성과(β=.313)→정치상황 만족도(β=.198)→국가경제 전망(β=.072)→향후 정

치 전망(β=.059)의 순서로 정부신뢰를 설명하였다(R²=.241, F=70.469, p=.000

).6) 이 분석에서 보면 정부정책 결과로서의 정치적 성과 요인의 효과가 탁월하므

로 적어도 정부신뢰에 대해 정치적 성과 변수가 가장 중요한 영향요인이라는 점

은 제시할 수 있으며, 정치상황 만족도 역시 매우 비중 있는 정부신뢰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KGSS 분석결과들은 대통령의 직무성과 특성이 강한 정치상황 만

족도 변수가 정치제도 혹은 정책 성과와 더불어 중요한 정치적 성과 요인이 되며 

국가경제 만족도를 상회하거나 적어도 그에 필적할 만한 변수임을 보여준다. 그

러나 잊지 말아야할 점은 공공기관의 인권보장과 같은 민주주의의 핵심적 요소

와 공정사회나 민주적 체제 안정과 관련된 정치적 성과 요인이 정치상황 만족도

와 대등하게 영향력 있는 요인이라는 점이다. 이 점을 염두에 두면, 정부신뢰 영

향 요인으로서 경제적 성과는 인권보장과 같은 민주주의의 핵심 요인과 국정 안

정을 위협하지 않는 한계선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7) 

둘째, 경제적 성과에서의 성별 차이를 지적할 수 있다. 남성 집단은 경제적 성

과 변수 가운데 국가경제 만족도와 회고적 가계경제 전망이 효과를 보였던 반면

에 여성 집단은 국가경제 차원의 효과는 사라지고 가계경제에 대한 회고적 판단

6) 여기에서의 정치적 성과 요인은 현 정권의 빈부격차 해소, 노사갈등 해소, 부정부패 방지, 
지역갈등 해소, 과세 공정성 정책을 평가하는 문항들을 합산한 것이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사회적 성과로 간주될 수 있는 문항들도 있으나 우리사회의 중요한 사회정책의 구상과 실

행이 정치적 과정을 통해서 결정된다―예컨대 서울시의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투표를 생각

해보라―는 의미에서 정치적 성과에 포함하였다. 

7) 2008년의 촛불집회나 대운하 반대운동, 4대강 개발에 대한 지속적 비판 등은 모두 이러한 

현상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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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이 정부신뢰와 부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흥미 있는 점은 남성들의 경우 회고

적 가계경제 인식이 나쁠수록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데 여성들은 회고적 가계경

제 인식이 좋을수록 정부를 신뢰한다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점이다. 왜 이러한 결

과가 나타났을까? 먼저 회고적 가계 전망에 대한 응답분포를 보면 ‘상당히 좋아

졌다’~‘차이가 거의 없다’는 구간에 머무르는 여성들이 69.4%에 달하며, 응답자

들의 상당수가 회고적 가계상태 인식이 긍정적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 여성 집단을 회고적 가계상태에 대한 인식과 교육수준을 고려하여 4개의 집

단으로 구성하고 집단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4 집단은 회고적 가계전망

에의 인식 점수가 ‘상당히 좋아졌다’~‘차이가 거의 없다’에 해당하면서 교육수준

이 고등학교 이하인 집단(A), 전문대 이상인 집단(B)과 회고적 가계전망 인식이 

‘조금 나빠졌다’~‘상당히 나빠졌다’에 해당하면서 교육수준이 고등학교 이하인 

집단(C)과 전문대 이상인 집단(D)으로 분류하였다. 경제적 성과 요인 변수 5개를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오직 A집단에서만 한국경제에 대한 만

족(β=.219)과 더불어 회고적 가계 전망 인식(β=-.140)이 부적 효과를 드러냈다

(R²=.097, F=5.225, p=.000). 같은 조건으로 남성 집단을 분석했을 때, 각각의 모

형들에서 국가경제 만족도나 국가경제 전망만이 효과가 있었다. 다시 말해, 기본

적으로 지난 몇 년간 가계경제가 별 변동이 없거나 좋아졌다고 인식하는 이가 다

수인 집단에 속하면서 교육수준이 낮은 여성인 경우에만, 가계경제가 부정적으

로 변화했다고 인식될 경우, 다른 대안을 찾기 보다는 ‘경제대통령’의 이미지를 

가진 대통령이 수반인 현재의 정부에 대해 더욱 기대를 하게 되는 것이다. 남성 

집단의 경우 모든 유형의 집단에서 회고적 가계경제 인식이나 기타 가계경제 관

련 변수가 정부신뢰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 집단

에서도 회고적 가계전망이 정부신뢰와 관계가 없었던 점을 염두에 두면, 이러한 

분석결과는 교육수준이 낮은 여성들의 경우 현실에 대한 인식 및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의 모색에서 인지적 왜곡이 개입되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교육수준이 낮은 남성들의 경우에 가계경제의 회고적 판단이 정부신

뢰와 관계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여성의 낮은 교육수준에 이러한 결과의 원인을 

모두 돌릴 수는 없다. 주목할 점은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보수정당 지지자가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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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많다는 점이다. t검증에 따르면 여성 집단이 남성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학력이 낮을 뿐만 아니라 보수정당 선호가 높다. 물론 교육과 정당선호는 서로 

관련성이 있다. 남성 집단은 χ²=12.004(df=5, p=.035), 여성 집단은 χ

²=17.178(df=5, p=.004)로서 양 집단 모두에서 교육수준에 따라 정당선호에서 

차이가 난다. 그러나 두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람다계수(λ)가 여성 집

단 0.136, 남성 집단 0.076으로서 양 변인들 간에 분명한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것

은 여성 집단이다.8) 남성들의 경우 정당 선호에 대한 교육의 효과가 여성들에 비

해 완화되고 있는 것이다. 남성 집단의 경우, 다른 변수들이 모두 통제될 때(4d1), 

정당변수의 효과가 사라지고,9) 현재나 과거 경험에 근거한 평가보다 좀 더 주관

적 판단인 향후 정치 전망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남성들이 더 세련된 평

가자임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여성 집단에서만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에

는 남성들과는 다른 여성들의 사회적 위치가 자리한다. 본 분석에 따르면 남성 

집단에서만 취업여부가 유의미한 변수로서, 취업자가 아닌 미취업자일수록 정부

를 신뢰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다소 기대와 다른 분석결과는 취업의 구체적 상

황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 남성 집단의 경우, 취업자 가운데 48.5%(334명)가 

피고용자이고 자영업자가 26.7%(184명)이며, 자영업자들 가운데 무급가족종사

자와 고용원 없는 자영자가 63.6%로서 자영업자들 가운데 다수가 영세자영업자

로 추정된다. 여기에 피고용자들(334명) 가운데 14.4%(48명)가 임시직, 일용직에 

머무르고 있어, 취업자중 영세자영업자와 비상용직이 무시할 수 없는 수치로 존

8) 정당선호의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A집단을 다시 보수정당과 비보수정당으로 구분하여 다

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보수정당 집단에서 회고적 가계만족도의 효과(β=-.171)가 약

간 증대하고 국민경제만족도의 효과(β=.179)는 약간 감소하였다(R²=.114, F=4.239). 비보

수 정당 집단은 국민경제 만족도(β=.239), 미래 가계경제 전망(β=-.161)이 효과를 나타냈

다(R²=.130, f=4.825). 이러한 결과는 회고적 가계전망의 정부신뢰에 대한 효과는 회고적 

가계상태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교육수준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며, 교육수준 효과는 정당선

호와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회고적 가계전망이 부정적으로 변화할 때, 정부를 더 신뢰

하는 여성은 교육수준이 낮으면서 보수정당을 지지하는 여성들인 것이다.

9) 정당변수의 효과가 사라진다는 것은 현재의 집권당(대통령)이 자신의 지지정당이더라도 무

조건적으로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신뢰에 대한 정치적 성과와 경제적 성과의 효과 비교와 관계성의 탐색: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223

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KGSS 2009년 자료를 사용한 선행연구(이수인, 

2012)는 상용직의 55.7%가 비정규직임을 보여주고 있다.10) 본 논문의 자료 분석

에서 드러난 영세자영업자와 임시직, 일용직의 무시할 수 없는 비중 및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취업자 중 다수가 질이 낮은 직업상태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의 경우 근로를 하면서 분배불공정성을 더 많이 경험함으로써 취업자일수

록 정부신뢰가 더 낮아진다. 고용지위는 교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이수인, 

2012),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좋지 않은 일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남성들의 경우 

대다수가 취업을 하고,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은 질이 나쁜 근로경험을 함으로써 

정부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형성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남성들의 경우 정치적 태

도에 대한 교육수준이나 정당선호의 효과가 취업경험을 통해 완화될 수 있는 것

이다. 

본 연구에 표집 된 여성들(846명) 가운데 미취업자가 53.1%(449명)이다. 미취

업의 첫 번째 사유는 가사 및 돌봄 노동으로서 전체 미취업자 가운데 46.7%(210

명)를 차지한다. 두 번째 사유는 노령으로서 23.3%(105명), 세 번째 사유는 학업

으로서 12.2%(55명)이다. 이에 비해 남성 미취업자들(689명)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유는 학업으로서 24.8%(171명)이고, 두 번째 사유가 노령으

로 22%(38명), 세 번째 사유는 퇴직 및 은퇴로서 18.1%(31명)이다. 이러한 결과

는 여성들의 우선적인 사회적 장소가 사적 영역이라는 것을 확인해주며, 낮은 교

육수준과 가사와 돌봄 담당자라는 여성의 사회구조적 위치가 결합하여 남성들

에 비해 낮은 정치적 지식이나 경제적 지식을 갖게 되었음을 알려준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성과의 구체적 효과에서 나타난 성별 차이에 대해 논의해 

보기로 한다. 여성 집단의 경우 남성 집단에서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향후의 

정치전망과 사회권의 인정 정도가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성 집단에

서만 향후 정치 전망이 정부신뢰에 효과를 나타냈다는 의미는 결국 두 변수들에

10) 2011년에는 누락되었으나 2009년에는 포함된 문항은 피고용자들에게 “지난 몇 년간 임금

상승이나 승진이 있었느냐”는 질문이다. 이 문항의 분석 결과, 상용직 가운데 55.7%가 지

난 3~4년 동안에 급여상승이나 승진이 전혀 없었다고 응답함으로써 상용직 가운데서도 

상당수가 비정규직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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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모형에 투입된 나머지 변수들과의 공유된 부분들을 제거하고 난 나머지 부분

들에서 상관성이 존재했다는 의미이다.11) 즉, 여성 집단에서 향후 정치전망이 그

만큼 다른 변수들과 긴밀히 관련되어 있어, 나머지 변수들이 통제된 상태에서도 

그것의 순수효과를 드러낼 만큼 효과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여성 집

단이 남성 집단에 비해 향후 정치 전망 인식이 다른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전염

력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전망적 판단이 현재의 인식이

나 회고적 인식에 비해 더 주관적 인식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그

만큼 여성들의 정부신뢰 판단에 주관성이 개입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여성 집단

에서만 사회권의 효과가 나타난 현상은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 정부의 사

회분배 프로그램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고, 복지정책의 수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정부를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Edlund, 1999; Shepelak,1989; 전성표, 

2006)는 논의와 결부될 수 있다. 사회적 약자의 입장이면서 양육이나 보살핌 노

동을 담당하는 여성들이 더 긴박하게 복지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고, 또 복지 프

로그램의 수혜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더 많으므로 여성 집단에서만 복지권과 정

부신뢰가 관계성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남성 집단의 경우 집회 및 결사의 자유라는 정치적 자유권의 보장이 정부신뢰

에 효과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이선미, 2004)가 보여주듯이 여

성들에 비해 남성들의 정치참여가 더 활발하고 시민사회 영역에서도 여성의 정

치참여가 구조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한국사회의 현실을 반영함과 동시에 남성

들에게서 정치적 참여가 더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본 연구 

자료의 질문지에 있는 투표참여와 집단행동 참여 문항을 교차분석 및 t검증 한 

결과, 두 경우 모두 성별 차이가 존재하며 남성들의 정치참여가 더 활발한 것을 

볼 수 있다. 2010년의 지방선거 참여를 교차분석 한 결과는 남성은 71.1%, 여성

의 61.1%가 투표에 참여했고 성별에 따른 투표율의 차이는 유의미했다(χ
²=14.793, df=1, p=.000). 집단행동 참여 역시 성별 차이가 나타났다(남자 평균 

11) 다중회귀분석에서 각 독립변수들의 부분회귀계수는 나머지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

서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부분상관계수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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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5, 여자 평균 9. 16. t=-2.981, p=.000).12) 이러한 자료는 남성들이 여성들에 비

해 정치참여가 활발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남성들의 활발한 정치참여의 기저에

는 여성들과 구별되는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수준과 직업경험이 있다고 볼 수 있

다. 이처럼 행위자의 사회적 위치, 그와 연계된 평소의 정치 참여 활동이 정치적 

참여권리에 대한 인식에서의 차이를 가져온 것이다. 여성 집단에서만 교육과 정

부신뢰 간에 부적 상관성(r=.191)이 존재하는 현상과 교육과 정당 지지의 관계가 

여성 집단에서 더욱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공적 영역의 일차적 담당자인 남성들

과 달리 여성들의 경우, 정부와의 관계에 교육이 핵심적 역할을 한다는 의미이

다. 앞부분에서 보았듯이 여성 집단에서 교육과 정부신뢰가 부적 관계를 갖는 것

은 민주주의가 공고하지 못한 한국사회의 경우 정부활동에 대한 지식의 증가는 

정부신뢰가 아닌 정부불신을 야기하기 때문이다(박종민, 1995; 배귀희, 2011; 장

수찬, 2002). 본 연구의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남녀가 갖는 한국사회에서의 정치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정부신뢰의 영향 요인들에 표상되며 결과적으로 그러한 

차이가 정부신뢰에 대한 영향 요인 효과에서의 성별 차이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

여주고 있다. 

4. 정치적 성과와 경제적 성과의 관계성에 대한 탐색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정부신뢰에 대해 남녀집단 모두에서 정치적 성과의 

영향력이 경제적 성과의 영향력보다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각 변수들의 영향

력에서도 성별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정치적 성과의 상대

적 중요성이 인과적 우선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본 연구는 정치적 효과의 

상대적 중요성을 입증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변수들 간의 구체적 관계성을 탐색

해 보고자 하였다. 앞에서 개진했던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연구대상이 되는 이명

박 정부에 대한 신뢰의 영향요인으로 사회인구학적인 요인과 사회심리적 요인, 

경제적 성과를 외생변수로 설정하였다. 경제적 성과변수를 외생변수로 선정한 

12) 이 변수는 집단행동에 참여했거나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를 질문하는 내용의 4문항으로 구

성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참여경험 혹은 참여 의사가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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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를 재차 명시하자면 17대 대통령 선거의 주요한 가치 쟁점이 ‘경제 살리기’

였고 이명박 대통령의 주요한 선거 전략이 ‘경제 대통령’이었으므로 무엇보다 이

명박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경제성장에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변수들 간의 인과연쇄를 탐색하고자 경로모형을 구축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

에 포함되었던 정치적 성과 변수들을 모두 합산하여 “총체적 정치 환경인식”이

라는 변수(α=.832)를 구성하였다.13) 사회인구학적 변수, 사회심리적 변수, 경제

적 성과 변수를 외생변수로, 총체적인 정치 환경인식 변수를 내생변수로, 정부신

뢰를 최종 내생변수로 인과모형을 구성하고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변수들 

간의 경로계수는 변수들 간의 영향력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는 표준화 회귀계수

가 사용되었다. 분석결과에 따라 변수들 간의 인과적 경로를 성별로 제시하고

(<그림 1>, <그림 2>),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직, 간접적 효과와 

총효과를 검토하였다. 

13) 경로모형을 구성하기 위해 매개변수를 하나로 설정할 필요가 있어서 다중회귀분석에 포

함되었던 정치적 성과변수들을 모두 합산해 하나의 변수(매개변수)로 만들었다. 따라서 본 

경로모형에서 검증되는 매개효과는 다중회귀 분석에 포함되었던 개별적인 정치적 성과변

수들의 정확한 매개효과 검증은 될 수 없고, 정치적 성과 변수들의 대체적인 역할을 가늠

하게 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런 이유로 여기에서의 경로분석은 검증차원이 아닌 발견적 차

원의 연구로서 한계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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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정부신뢰에 대한 관련 변인들의 인과경로(남성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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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정부신뢰에 대한 관련 변인들의 인과경로(여성 집단)

본 연구에서 경로분석의 목적은 정치적 성과 변수가 경제적 성과변수와 정부

신뢰 간의 인과연쇄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

한 것이므로 경제적 성과변수→정부신뢰, 경제적 성과변수→정치적 성과변수, 

정치적 성과변수→ 정부신뢰의 관계를 중심으로 인과적 경로들을 살펴보고,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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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효과가 유의한지 Sobel Test(1982)를 실시하였다. Sobel의 방정식은 

z-value=a×b/ ×  인데 여기서 a는 독립변수→매개변수의 비

표준화 계수, b는 매개변수→종속변수의 비표준화 계수, SEa는 경로 a의 표준오

차, SEb는 경로 b의 표준오차를 의미한다. 이렇게 계산된 z-value가 ±1.96보다 

크면 .05수준에서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이유진･정은정, 2013; 

Sobel, 1982).

외생변수들과 내생변수가 최종 내생변수인 정부신뢰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

력을 성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남성들의 경우 총체적 정치 환경 인식, 국가경제 만족도, 선호정당, 취업여부 

순서로 정부신뢰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력이 나타났다. 총체적 정치 환경 인식이 

부정적일수록, 진보정당 지지자일수록 정부를 신뢰하지 못했고, 미취업에서 취

업으로 이동할 경우 정부를 신뢰하지 못했다. 이 추가분석의 목적은 4모형의 경

제적 요인들에 대한 정치적 성과 요인들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경제적 성과→정치적 환경인식→정부신뢰의 관계가 성립하는 경제적 성과 요인

들을 중심으로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국가경제 만족도의 경우 

z=3.721(p=.00), 국가경제 전망은 z=2.882(p=.003)로 총체적 정치 환경 변수의 

국가경제 만족도와 국가경제 전망에 대한 매개효과는 유의했다. 남성 집단의 경

우 국가경제 만족도라는 요인이 총체적인 정치 환경 인식에 영향을 주고, 정치 

환경 인식이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논리가 성립한다. 미래의 국가경

제 전망 경우 4b1모형에서는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경로모형에서 효과가 

나타난 경우이다. 따라서 총체적인 정치 환경인식은 미래의 국가경제 전망과 정

부신뢰의 유의한 관계를 억압한 억제변수에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

론할 수 있다.14)가계경제 만족도의 경우 역시 총체적인 정치 환경인식에 영향을 

14) X(독립변수)와 Y(종속변수) 간에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X와 Z(검정변수), Z와 Y간에도 상

관관계가 존재하면서 Z를 통제할 경우, X와 Y의 관계가 감소하거나 사라지면 Z는 매개변

수로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X와 Y의 관계가 아주 약하거나 무관계한데 Z를 통제할 경우, 
X와 Y의 관계가 높게 나타나거나 존재하지 않았던 관계성이 나타나는 경우 Z를 억제변수

라고 한다(김경동･이온죽･김여진, 2009; 이익섭･이윤로,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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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고 이것이 다시 정부신뢰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지만 총체적인 정치 환경인

식의 영향력을 특정한 검정요인 효과로서 언급할 정도로 분명하지는 않은 상황

으로 보인다. 정당선호 z 값은 3.903(p=.000), 취업여부 z값은 -2.066(p=.039)로서 

이들 변수 역시 매개효과가 있다. 즉, 취업여부와 정당 선호는 정치적 성과에 대

한 인식에 영향을 주고, 이것이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여성들의 경우 총체적인 정치 환경인식→회고적 가계경제 전망→정당선호→

계층의식의 순서로 직접적인 영향력이 나타났다. 총체적인 정치 환경에의 인식

이 부정적일수록, 회고적인 가계전망이 긍정적일수록 정부신뢰가 낮아졌고, 진

보정당을 선호할수록, 계층이 낮을수록 정부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림 2>의 직

접적 효과(경로)계수와 4b2모형의 β계수를 비교해보면 정당선호와 계층의식의 

효과는 감소하고 국가경제 만족도와 미래 국가경제 전망의 효과는 사라졌다. 반

면에 존재하지 않았던 회고적 가계경제에 대한 효과가 생겨났다.  

경제적 성과→총체적 정치 환경 인식→정부신뢰의 관계를 중심으로 매개변수

의 효과를 짚어보면 국가경제 만족도의 z값은 2.655(p=.007), 국가경제 전망의 z

값은 3.827(p=.000)로 여성 집단에서도 국가경제 만족도와 미래 국가 경제 전망

의 인식 모두 매개효과가 존재하는데 남성 집단과 달리 미래 국가 경제 전망 인

식의 매개 효과가 더 컸다. 이것은 앞에서 보았듯이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좀 

더 주관적 평가임을 보여준다. 계층의식은 z=-1.94(p=.051)로서 매개효과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의 직접적 경로계수와 4b2 모형의 β계수를 비교

해보면 계층의식의 효과는 감소하고 국가경제 만족도와 미래 국가경제 전망, 정

당선호 효과는 사라졌다. 그런데 존재하지 않았던 회고적 가계경제의 효과가 생

겨났다. 회고적 가계경제의 경우 총체적인 정치 환경인식과 관계성이 나타나지

는 않으나 정부신뢰에 대해 직접적 효과를 드러내고 있다. 4b2 모형에서 회고적 

가계경제 전망의 효과가 없는 상황에서 총체적 정치 환경 인식 변수가 도입됨으

로써 정부신뢰에 효과를 드러냈다는 것은 총체적 정치 환경 변수가 억제변수에 

유사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말하자면 총체적인 정치적 인식에 따라 

회고적 가계경제 판단이 달라지고 이것이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앞

의 본문에서 교육수준과 보수 정당 선호자인 여성들의 경우 회고적 가계상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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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 정부신뢰에 효과를 드러낸다는 점을 살펴본 바 있다. 

본 연구는 경로분석을 통해 남녀 집단 모두에서 총체적인 정치 환경 인식이 유

의미한 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것은 총체적 정치 환경 인식의 높고 낮

음에 따라 경제적 성과 요인이 정부신뢰에 다른 정도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 정치적 환경 인식이 경제적 성과와 정부신뢰 사이에서 매개역할을 하여, 

그에 따라 정부신뢰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에서 경제적 성과 자체가 중요하기 보다는 전반적인 정치적 성과가 

정부신뢰에 보다 중요한 설명력을 갖는다는 것을 뜻한다. 

Ⅴ. 요약 및 맺음말

본 연구는 정부신뢰에 대한 영향 요인들에서 성별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

인하였다. 아울러 정부신뢰에 대한 경제적 성과와 정치적 성과의 상대적 영향력

을 비교하고, 경제적 성과에 비해 정치적 성과의 효과가 더 크다는 점을 밝혀냈

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 성과 변수와 정치적 성과 변수의 하위변수들이 정부신뢰

에 대해 갖는 효과에서도 성별 차이가 존재하고, 정부신뢰에 대한 영향요인들의 

인과적 경로에서도 성별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동안 정부신뢰 

관련 연구에서 성별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던 것은 영향 요인들 사이의 구체적 

효과가 성별에 따라 다르거나, 효과의 방향성이 성별에 따라 상충되면서 결과적

으로 성별 효과의 차별성이 상쇄되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구

체적 발견들과 논의들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남성 집단은 경제적 성과 중 국가경제에 대한 만족만이 정적인 효과를 

드러냈음에 비해 여성 집단은 가계경제에 대한 회고적 인식만이 정부신뢰에 부

적인 효과를 드러냈다. 남성 집단의 경우 가계경제에 대한 인식보다 국가경제에 

대한 국민들의 지각이 대통령이나 집권당의 지지에 더 중요하다는 선행연구 결

과들(이시원, 1994; 심재철, 2005)이 수용되었다. 여성 집단의 경우 자기 자신의 

경제사정에 따라, 대통령이나 집권당에의 지지를 결정한다는 논리에 의거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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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선행연구들(Kinder and Kiewie, 1981, 이시원, 1994에서 

재인용; 김왕식, 2011)과는 달리 회고적 가계상태 인식이 좋지 않을수록, 즉 가계

경제가 악화되었다고 인식할수록, 현재의 정부를 지지하는 결과가 나왔다. 이러

한 여성들의 평가에는 인지적 왜곡이 개입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고, 그 저변에 

여성들의 상대적으로 낮은 교육수준과 사적 영역의 일차적인 담당자로서 주로 

가사와 돌봄 노동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사회구조적 위치가 관련되어 있음을 살

펴보았다. 

둘째, 정부신뢰에 대한 정치적 성과의 효과에서도 성별 차이가 존재했다. 여성 

집단의 경우 공공기관 인권보장과 정치상황 만족도에 이어 향후의 정치전망과 

사회권 인정 정도가 정부신뢰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남성 집단의 경우 공공기관 

인권보장, 정치상황 만족도에 이어 정치적 자유권이 효과를 드러냈다. 정치상황 

만족도 변수와 다른 변수들의 상관성은 남성 집단이 강한데 비해 향후 정치 전망 

변수와 다른 변수들 간의 상관성은 여성 집단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다중회귀분

석에서 여성 집단에서만 향후 정치 전망이 효과를 나타낸 것은 남성들에 비해 여

성들의 낙관적 정치 전망―향후 대통령의 국정 조정 능력에 대한 기대―이 다른 

변수들과 더 많이 긴밀한 관련을 맺으며, 다른 변수들이 통제된 상태에서 정부신

뢰에 대해 순수 효과를 드러낼 만큼 파급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권 효과의 성별 차이는 정부신뢰에서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상이한 사

회권 요구가 존재하고 이를 둘러싼 갈등이 정부신뢰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남성 집단의 경우 정치적 자유권의 보장이 효과를 나타냈는데 이는 남

성들이 그만큼 정치적 자유권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남성

들의 정치참여가 더 활발하고 일상화되어 있는 한국사회의 현실을 반영하는 결

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정부신뢰 영향요인들의 효과에서 나타난 성별 차이는 

남녀가 차지하는 사회경제적･정치적 위치에서의 차이가 정부신뢰에 대한 영향 

요인들과 그 효과에서의 성별 차이로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본 연구결과 남녀집단 모두에서 경제적 성과보다는 정치적 성과가 정부

신뢰에 더 많은 영향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신생 민주주의 국가에서 경제적 성

과보다 정치적 성과가 중요하다는 선행연구들(Mishler and Rose,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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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fferbert and Klingemann, 1999; 박종민, 1991)에 부합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집권에 경제적 성과가 결정적으로 중요했다는 논의들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결과는 두 가지 가능성을 제기한다. 먼저, 집권 이후 이명박 정부의 

국정방식에 대한 이의로부터 국민들의 정부평가에의 기준이 변화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다음으로는 선행연구들이 민주주의의 기본 요인이나 국정의 통합과 

안정 같은 정치적 요인들을 간과함으로써 경제적 성과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부

각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인권보장 노력과 정치상황 만

족도가 대등하게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드러난 것은 한국사회 성원들 사이에서 

기본적인 민주적 제도의 보장과 대통령의 정치적 지도력에 기반을 둔 국정안정

이라는 상이한 두 요구가 서로 필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정부신뢰에 대한 경제적 성과와 정치적 성과의 구체적 관계성을 탐

색하기 위해 추가적 분석으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남녀 집단 모두에서 국가

경제 만족도와 미래 국가경제 전망 변수의 매개효과가 존재했다. 총체적 정치 환

경 인식이 매개변수라는 것은 정부신뢰에 대한 영향에서 경제적 성과 자체가 중

요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 성과와 정부신뢰 사이에서 매개역할을 하는 정치적 성

과에 따라 정부신뢰가 달라진다는 의미로서 정치적 성과가 보다 중요한 설명력

이 있다는 의미이다. 아울러 인과적 경로에서도 성별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하였

는데 이는 정부신뢰 영향 요인들에서의 성별 차이가 정부신뢰에 대한 효과의 차

이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효과가 발생하는 과정에서도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

다. 본 연구는 이러한 차이의 기저에는 여성의 상대적으로 낮은 교육수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분리에 따라 여성이 사적 영역의 일차적인 담당자가 되는 사

회구조적 상황, 그에 결부된 정치적 참여나 활동과정에서의 성별 차이가 자리 잡

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젠더에 따라 정부신뢰의 영향요인에서 차이가 존재하고 

그러한 상이성이 정부신뢰가 형성되어 가는 과정과 효과에서의 성별 차이로 연

결된다는 사실은 정부신뢰 연구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

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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